
뉴스핌기사프린트

인권위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 검문시 적법 절차 
준수해야"

•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4:17
•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4:17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국방부에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검문할 때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밝힌 B씨로부터 검문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군인 신분이었다. A씨는 B씨가 신분을 속이

고 방문 목적과 지도 입수 경위 등을 묻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인권위

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해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험상 군인 신분을 밝히면 등산객이 불안감을 드러내므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할 때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

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검문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검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불심검문과 달리 군인은 직무 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다"며 "전

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는 순찰 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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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 등에 따라 내년 4월 본격 공동유해 발굴에 앞서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22일 서주석 국방부 차

관이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군사 분계선(MDL)을 둘러보고 있다. 2018.11.22

ace@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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